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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보도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의견이 아닙니다.

        (머니투데이 11.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        (매일경제 11.2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 

1. 기사내용 

□ 머니투데이는 11.23일자 「“금융위의 ICO=IPO?...가상자산업권법

‘정부안’ 뜯어보니」 제하 기사에서

ㅇ “23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 금융위가 ‘가상자산업법 기본 방향 

및 쟁점’ 형태로 입장을 밝힌 것은 그 출발점으로 해석된다”

ㅇ “금융위는 가상자산업법 관련 큰 틀에서 유가증권(주식)의 발행,
유통,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.”라고 

보도하였습니다.

□ 매일경제는 11.23일자 「정부 ‘가상화폐법’ 준비...시세조작땐 

부당이익 3~5배 벌금」 제하 기사에서

ㅇ “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

에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, 최소 3배 이상 

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.”

ㅇ “또 협회를 통해 민간에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

당국은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최소한 감독권을 

보유하기로 했다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동 내용은 국회계류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입법안과 관련 

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,

ㅇ 금융위원회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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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   


